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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 개 요

가. 우주항공청 소관 재정규모

○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지출은 2024년 예산 대비

2,051억 3,000만원(27.0%) 증액된 9,649억 1,400만원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본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입

세 입 - - - -

기금수입 - - - -

총 계 - - - -

지출

세 출 754,008 961,414 207,406 27.5

기금지출 5,776 3,500 △2,276 △39.4

총 계 759,784 964,914 205,130 27.0

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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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1)

규모는 2024년 예산 대비 2,051억원(27.0%) 증액된 9,649억원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나. 2025년도 재원배분 방향

○ 2025년도에 우주항공청은 ① 우주위험 대비하고 우주항공 인력

양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②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고 뉴스페

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 ③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 ④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 탐사 추진, ⑤항공 친환경·고효

율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 제조혁신을 통한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 ⑥ 우주항공분야에 혁신기

술 기반 역동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1) 총지출 규모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규모임.

구 분
2024

본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회 계 7,540 9,614 2,074 27.5

기 금 58 35 △23 △39.7

총 지 출 7,598 9,649 2,051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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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우주위험 대비하고 우주항공 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우주환경 예ㆍ경보 역량을 향상시켜 우주자산과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국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 및

문화확산에 기여하며,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항공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②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고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핵심기반으로 우주수송

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③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서 위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위성개발 역량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④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 탐사 추진을 위해 독자적 우주탐사 및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⑤ 항공 친환경·고효율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 제조혁신을 통한 항공

산업 도약 기반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하고, 특화단지 확보 및 차세대

비행체 시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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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우주항공분야에 혁신기술 기반 역동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의 최적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자료: 2025년도 우주항공청 성과계획서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ㆍ전략목표 1 : 우주위험에 대비하고 우주항공 인력양성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114,793 15.9

ㆍ전략목표 2 :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고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307,616 42.5

ㆍ전략목표 3 :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199,373 27.6

ㆍ전략목표 4 :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탐사를 확대한다. 54,300 7.5

ㆍ전략목표 5 : 항공 친환경·고효율·스마트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한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40,266 5.6

ㆍ전략목표 6 : 우주항공분야에 혁신기술 기반 역동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7,308 1.0

계 723,6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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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예산(지출계획)안

가. 세출예산안 개요

1) 총 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14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4억 6000만원(27.5%)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구 분
2024

본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인 건 비 15,673 26,294 10,621 67.8

□ 기본경비 39,461 12,451 △27,010 △68.4

□ 주요사업비 698,874 922,669 223,795 32.0

계 754,008 961,414 207,406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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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62억 9,4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156억 7,300만원 대비 106억 2,100만원(67.8%)이 증액됨.

<2024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건비 합계 - 15,673 26,294 10,621 67.8

□ 세 목 별

◦ 보 수(110-01) - 15,458 25,970 10,512 68.0

◦ 기타직보수(110-02) - - 107 107

◦ 연가보상비(110-05) - 215 217 2 0.9

자료: 우주항공청

○ 기타직보수 및 인건비 12개월분 전체 반영 등으로 전체 인건비

는 106억 2,100만원 증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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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경비

○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24억 5,1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394억 6,100만원으 대비 270억 1,000만원(△68.4%)

감액되었음.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자료: 우주항공청

*: ‘24년도 종료사업, **: ’24년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나, 25년 주요사업비(정보화)로 7,308백만원 반영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액

대상

기관운영 1,227 2,121 894 72.9

기획조정관 91 99 8 8.8

우주항공정책국 38 60 22 57.9

우주항공산업국 37 57 20 54.1

우주수송부문장 49 70 21 42.9

인공위성부문장 39 59 20 51.3

과학탐사부문장 36 55 19 52.8

항공혁신부문장 35 55 20 57.1

소   계(A) 1,552 2,576 1,024 66

총액

비대상

기관운영 4,985 4,678 △307 △6.2

기획조정관 1,065.5 626 △439.5 △41.2

우주항공정책국 138.5 317 178.5 128.9

우주항공산업국 303.5 167 △136.5 △45

우주수송부문장 329 229 △100 △30.4

인공위성부문장 283.5 162 △121.5 △42.9

과학탐사부문장 253.5 162 △91.5 △36.1

항공혁신부문장 253.5 162 △91.5 △36.1

우주환경센터 734 718 △16 △2.2

국가위성운영센터 1,163 2,654 1,491 128.2

사무환경조성* 6,855 - △6,855 △100

정주여건 개선* 12,898 - △12,898 △100

전략기획실* 210 - △210 △100

정보화** 8,437 (7,308) △8,437 △100

소   계(B) 37,909 9,875 △28,034 △74

합   계(A+B) 39,461 12,451 △27,010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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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총액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25억 7,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2,400만원(66%)이 증액되었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8억 7,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80억 3,400만원(△74%)이 감액됨.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9,614억 1,400

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7,540억 800만원 대비 2,074억 600만원

(27.5%)이 증액됨.

<2025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총계 754,008 961,414 207,406 27.5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기반구축
3,000 2,900 △100 △3.3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2,678 2,794 116 4.3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

화물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
1,139 2,739 1,600 140.5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 모듈 개발
4,282 428 △3,854 △90.0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초내열합금주·단조품개발
3,242 10,679 7,437 229.4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 2,402 2,402 -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

지능(AI) 시스템 개발
3,869 3,869 - -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 2,000 2,475 475 23.8



- 9 -

구분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개발(R&D)
1,046 2,331 1,285 122.8

우주환경감시체계운영(정보화) 1,488 1,946 458 30.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00,165 108,886 8,721 8.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시설 지원(R&D) 11,253 14,600 3,347 29.7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54,984 62,535 7,551 13.7

한국천문연구원 시설 지원(R&D) 1,355 1,355 - -

우주항공 정보화(정보화)* (8,437) 7,308 △1,129 △13.4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9,350 6,950 △2,400 △25.6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 500 500 순증

스페이스챌린지(R&D) 4,300 4,900 600 13.95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 10,000 23,000 13,000 130.0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 3,000 3,000 순증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200 200 순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655 343 △312 △47.6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3,000 8,000 5,000 166.7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2,500 12,400 9,900 396.0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27,591 26,386 △1,205 △4.4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 1,400 5,600 4,200 300.0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1,720 1,720 - -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 4,235 3,800 △435 △10.3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 조성사업 - 800 800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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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 2,000 2,000 순증

Space-K BIG 프로젝트 - 1,800 1,800 순증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R&D) - 1,900 1,900 순증

국가위성 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R&D)
7,217 7,217 - -

신규 프로젝트 탐색연구(R&D) 8,000 9,650 1,650 20.6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 1,821 1,821 순증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93,710 147,800 54,090 57.7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R&D) 2,600 4,000 1,400 53.8

차세대발사체개발(R&D) 110,106 150,816 40,710 37.0

혁신형재사용발사체선행기술 개발 - 5,000 5,000 순증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15,783 24,927 9,144 57.9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25,457 35,043 9,586 37.7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19,126 18,974 △152 △0.8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24,000 42,000 18,000 75.0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R&D) 80,136 53,623 △26,513 △33.1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R&D) - 6,510 6,510 순증

차세대영상레이더핵심기술선행개발(R&D) - 2,000 2,000 순증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 11,296 11,296 순증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R&D) - 5,000 5,000 순증

민간달착륙선탑재체국제공동연구사업 3,321 7,300 3,979 119.8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4,000 45,000 41,000 1,025.0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R&D) - 2,000 2,000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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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 ’우주항공정보화’ 사업은2024년기본경비로편성(8,437백만원)되었으나, 25년주요사업비(정보화)로편성

나. 주요 감액 및 증액 사업

○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증액사업으로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 사업은 달 궤도선에

이어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고, 독자적 달 착륙 역량 확보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410억원(1,025.0%) 증액한 450억

원으로편성됨

- 이 외에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은 반복발사를 통해 발사체

개발 기술의 민간이전으로 체계종합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한국형발사체 4호기 발사계획 등으로 24년 대비

540억 9,000만원(57.7%) 증액한 1,478억원이 편성되었고, ‘소형

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사업은 소형발사체 핵심기술 확보

구분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11,107 6,800 △4,307 △38.8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개발(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

3,648 2,880 △768 △21.1

433MHz기반

드론응용통신기술개발
3,200 2,300 △90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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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4년 대비 14억원

(53.8%) 증액한 40억원이 편성되었고, ‘차세대발사체개발

(R&D)’ 사업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4년 대비 407억 1,000만원(37.0%) 증액한 1,508

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감액사업으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사업은 코로나 이

후 감소한 국제협력 및 지역 협의체 등에 대한 운영 비용 감

액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1,200만원(△47.6%) 감액한 3억

4,300만원이 편성됨.

- 이 외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R&D)’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PNT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265억 1,300만원(△33.1%)

감액한 536억 2,300만원 편성되었고, ‘(혁신도전형)상시재난

감시용성층권드론기술개발(R&D)’ 사업은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하며 재난 영상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드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43억 7백만원(△38.8%) 감액한

68억원 편성됨.

- 한편, 출연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사업이 87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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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이 75억 5,100만

원 증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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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출계획안 개요

○ 202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35억으로, 전년 대비

22억 7,600만원(△39.4%) 감액 편성되었음.

<2024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계획액(A)
2025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주요사업비 5,776 3,500 △2,276 △39.4

계 5,776 3,500 △2,276 △39.4

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 비목별로 내역을 보면,

- 주요사업비는 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600만원(△

39.4%) 감액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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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감액 및 증액 사업

○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의 경우 15억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30% 감액된 35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지출계획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세부사업)은 없음.

<2025년도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 24년도 종료사업

구분
2024

계획액(A)
2025

계획안(B)

증 감

(B-A) %

과학기술진흥기금 총계 5,776 3,500 △2,676 △39.4

뉴스페이스투자지원 5,000 3,500 △1,500 △30.0

스페이스이노베이션* 776 - △7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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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 사업

○ 2025년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의 R&D 사업 11개이고 비R&D

5개임.

○ 신규사업 중 ‘Space-K BIG 프로젝트’ 사업은 우주 분야 기술

기반 마련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화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1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

계조성’ 사업은 우주환경시험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자생 가능한

민간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원이 편성되었

으며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사업으로 18억 2,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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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2025
예산안

일반

회계

○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500

○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 2,000

○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0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2,000

○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800

○ Space-K BIG 프로젝트(R&D) 1,800

○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3,000

○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1,821

○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R&D) 1,900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11,296

○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사업(R&D) 5,000

○ 차세대영상레이더핵심기술선행개발(R&D) 2,000

○ 혁신형재사용발사체선행기술개발(R&D) 5,000

○ 우주환경 감시체계 운영(정보화) 1,946

○ 우주항공 정보화(정보화) 7,308

○ 신규프로젝트탐색연구(R&D) 9,650

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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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종료 사업

○ 2024년도 예산(계획) 종료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임.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은 기간을 조정한 변경 협약에 따라

2024년에 종료되는 사업이며,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은 사업기간 도래로 2023년도 사업비 전액 감액됨.

<2024년도 종료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2024
예산

일반회계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2,154

○스페이스이노베이션 776

○ DNA+드론기술개발 3,625

○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정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5,548

○스마트 캐빈 기술 개발 사업 506

○ 항공용경량소재국산화를위한소재데이터시험개발사

업
4,353

○ 수소연료전지기반탑재중량200kg급카고드론기술개

발사업
2,573

○정주여건 개선 12,898

○전략기획실 운영 152

○사무환경 조성 5,383

자료: 우주항공청,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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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총괄

1) 우주항공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리를

위한 기능 이관 방안 검토

◦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접 우주항공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획ㆍ관리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ㆍ기획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도

록 관련 기능을 이관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요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수있도록2) 조직, 인사, 예산에대한여러특례를두고있음.

○ 특히, 임기제공무원의임면, 보수책정, 겸직등에관한특례를기반으로하

여우주항공분야연구, 우주항공기술의개발및우주항공산업의육성ㆍ진흥

관련사업을담당하는 ‘본부’3)를우주항공분야의전문가로구성하고있으므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

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다.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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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주항공청이우주항공분야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ㆍ관리나연구개

발과제의선정ㆍ기획ㆍ평가ㆍ관리기능을직접수행할수있는기반은마련

되어있음.

-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이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같은 법 제22

조4)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전문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 그 외 연구개발과제 중 총괄과제를 두거나 내역사업을 통하여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총괄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사업단이 전문기관을 대신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

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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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우주항공청은 설립이후본부산하에 임무지원단을두고, “우주항공청 기획

평가관리비” 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등직접국가연구개발사업을기

획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기획ㆍ평가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체

계를갖추어나가고있음.

○ 우주항공청이직접국가연구개발사업을관리함으로써별도세부사업간의연

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

으로기대됨.

- 우주항공 분야 사업은 발사체를 개발하여 다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위성을 발사하기도 하고, 레이더를 개발하여 다른 사

업을 통해 개발하는 위성에 탑재하는 등 사업간 연계가 이루

어지므로 우주항공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큼.

○ 그런데, 2025년정부예산안을살펴보면우주항공청에서수행하는연구개발사

업의대부분이우주항공청이직접연구개발과제및수행기관을선정하고평

가관리하는형태로기획되어있으나, 일부사업의경우총괄과제또는사업

단을활용중(또는활용예정)인것으로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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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 총괄과제 선정 또는 사업단 운영 사업 목록>

자료 : 우주항공청, 재구성함.

사업명 주요내용
2025년
예산안
(백만원)

비고

433MHz기
반드론응용
통신기술개
발(R&D)

드론의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을 위한 
433MHz 주파수 공급에 대비 통신 관련 원
천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통신장비 확보 
및 주파수 기술기준 제시

       
2,300 

총괄과제

그 린
UAM-AAV 
핵 심 부 품 
시 험 평 가 
기반구축

수소전기(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하드웨
어(HW) 및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센터
와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핵심부품 개발(시
제품 제작) 및 평가를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을 통해 수소전기 UAM-AAV 부품시장 선
점 및 국내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조
기확보 지원

2,900 

헬리콥터전
기식다중테
일로터기술
개발(R&D)

테일로터 전기동력시스템의 제조·공정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제 기술경쟁력 강화 및 
헬리콥터 기술 자립화 달성

2,402 

한국천문연
구원 시설
지원(R&D)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정적 연구 환경 제공
을  위해 노후 연구시설의 지속적 보수

1,355 

우주전파재
난위험분석
및대응기술
개발(R&D)

우주전파재난에 취약한 신산업 인프라 보
호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접목
한 우주환경 예측·분석 기술 개발

2,331 

스페이스파
이 오 니 어
(R&D)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기술
을 확보하여 국가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산업 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

26,386 

사업단
(혁신도전)
상시재난감
시용성층권
드론기술개
발(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를 통하여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과 기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을 지원하여, 국
가 재난 상황시 신속 대응을 통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 도모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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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개별과제 간 연계 필요성이 크거

나, 개별과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또는 장비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음. 그런데 개별과제 간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해 총괄과제를 둔 경우라면 우주항공청이 직접

그 기능을 수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 자체의 혁신ㆍ도전성이 커서 이를 전담관리할 별도 조직

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부처사업으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동등

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추진 주체로서 사업단을 구

성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이 경우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관으로서 기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

회5) 또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6) 등을 활용하

5)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

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

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

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

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

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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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경우 2024년에는 사

업단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 우주항공청이 해당

역할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다부처사업이지만 별

도 사업단은 운영중이지 않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산하

에 ‘위성항법 소위원회’7)를 구성하여 참여부처간 의견을 조율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이나 기획ㆍ평

가ㆍ관리업무와총괄과제선정또는별도사업단운영을통하여사업을관

리하고 있던 경우에는 그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

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어보임.

7)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국장급)이 위원장이고 참여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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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종합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분배 기준 마련 및 공공

부문의 기술이전 지원 필요

◦ 우주항공청은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

진 시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통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도

록 유도하고 있는데, 체계종합기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

발성과 분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청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

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받도록 장려하고, 기술가치평가를 통

하여 객관적인 기술료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

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16조8)는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

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

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

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

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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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이 권리를 승계받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동소유하거나 국

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18조9)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

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

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

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

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

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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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

진 과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2022년 6월에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2022년 12월 시행)을

통하여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음.

- 그에 따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민간 주도의 우

주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공공 분야 위성ㆍ발사체 개발

(제조) 및 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은 구매자로

서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10)

○ 그런데,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

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여도에 따른 성과 분배를 받거나,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 기

술료를 납부하고 기술이전을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

여 검토함.

10)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26쪽 내용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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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일정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11) 대신 연

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

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

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

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

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분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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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음. 다만,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나 개발될 기술의 산

업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함.

- 또한, 민간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

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보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기술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도 있음.

- 민간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

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을 고

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나) 검토의견

□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성과 분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은 우주분야 국

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통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이 국비

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참여기업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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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과의 지분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

제가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

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에서도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할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 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

제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개

발을 위하여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

음.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추진 체계>

자료 :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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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식재산권 등 연

구개발성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계약의 특수조건에도 모든 지식재산권이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임.

-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매요약서(공고)에서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로 계약이 필요하다면 계약시

지식재산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3,000억 규모의 예

산을 투자한다는 점을 근거로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

고 있음.

○ 우주항공청은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

고 있거나 선정할 계획이므로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

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지식재산

권 분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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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체계종합기업 참여 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자료 : 우주항공청

□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시 기술료 협상 관련 객관적 기술료 산

정 필요

○ 우주항공청은 민간기업에서 우주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연구개발성과를 민간에

기술이전 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임.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 우주기술 이

세부사업명
25년 

예산안
수행기간 주요내용

차세대발사체개발사

업(R&D)
150,816 

2023년 

~ 2032년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

스) 계약체결('24.5월)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R&D)
147,800 

2022년 

~ 2027년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

스) 계약체결('22.12월)

차세대중형위성개발

(R&D)
18,974 

2015년

~ 2027년

출연사업으로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차세대중형위성2단계

(3~5호) 체계종합을 담당

저궤도위성통신기술

개 발 ( 체 계 종

합)(R&D)

11,296 
2025년

~ 2030년

출연사업으로 시스템/본체 제작 

및 체계종합을 민간에서 추진할 

예정임(예타보고서)

정지궤도기상·우주

기상(천리안위성5호)

개발(R&D)

5,000 
2025년

~ 2031년

출연사업으로 시스템/본체 제작 

및 체계종합을 민간에서 추진할 

예정임(예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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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 합동 ‘(가칭)우주기술 이전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주 분야 공공연구기관별 우주기술

이전 전담조직을 신설ㆍ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12)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자료 : 우주항공청

○ 그런데 공공부문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민간기업에 이전하

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해야 하는데, 이때 기술료 적정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기업 간의 입장 차가 큰 경우 기술이전이 어려울

수 있음.

12)「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30쪽 내용을 참고함.

세부사업명
25년 

예산안
수행기간 주요내용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R&D)
147,800 

2022년 

~ 2027년 

민간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 계획 포함

차세대중형위성개발

(R&D)
18,974 

2015년 

~ 2027년

1호 개발에서 시스템/본체, 체계 

종합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2단계 (3~5호) 개

발 사업 추진중

정지궤도기상·우주

기상(천리안위성5호)

개발(R&D)

5,000 
2025년 

~ 2031년

천리안위성 1, 2A/2B, 3호의 시스

템 본체 개발 등에 대해 민간 기

술이전을 통한 천리안위성5호 개

발 예정(예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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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관연구개발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2022년

12월)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에서

도 동 사업을 통해 기존에 발생한 기술(누리호 1~3호기 관련)

의 이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2023년 4월~6월 1차 기술가치평가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차 협상(기술이전 범위 관련)을 진

행했고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 기

술가치평가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협상 중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이 우주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 우주산업 육

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술이

전을 받도록 장려하고,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술료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음.



- 35 -

2.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가. 일반회계

1)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1335-302): 우주항공의 날 지정 근거 마련

필요 및 행사 개최 시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검토

◦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 마련 이후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문화 확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시 과학문화 확산 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는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고 우주항공

발사체 발사 홍보 등을 통하여 우주항공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

으로 2025년 신규사업임. 2025년 예산안에는 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B-
A)

증감률
(C/A)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우주항공문화저변확대 - - - - 500 500 -

자료: 우주항공청, 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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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사항

□ “우주항공의 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후 예산반영 필요

○ 동 사업은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

고 있는데, 국경일의 기념행사를 제외하고 특정한 날을 기념일

로 하여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반

영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주항공의 날 지

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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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84호,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에서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

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우주항공청은 동

개정안이 12월 말까지는 통과될 것이라는 입장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문화 확산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방안 검토

○ 동 사업을 통해 2025년 예정된 우주발사체 발사 홍보 등 우주

항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개

최 시 과학문화 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나 과학관들과 협업하여 그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2025년 신규사업으로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사업을 계획 중인데, 동 사업을 통하여

우주탐사 관련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임.

○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2021년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하여 누

리호 과학콘서트를 개최하거나, 2022년 한국과학관협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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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누리호 발사임무 체험용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동 사업 추진 시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

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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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거대전파 망원경 건설사업(R&D) (1634-306): 프로젝트 참여

지연에 대한 보완 및 참여 혜택 확보를 위한 준비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SKA 건설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

및 관측 접근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준비 및 사업관리가 필요함.

◦ SKAO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SKA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획

득과 국내 산업체의 조달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기업이 필

요한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KAO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

하여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가) 사업 개요

○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은 대규모 천문·우주 전파 관측

을 위한 인류 최대 규모의 국제 전파간섭계 망원경 건설 프로젝

트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인데, SKAO(우주관측국제기구)의 회

원국이 되기 위한 기여금과 관련 기술개발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하여 2025년 예산안 20억원이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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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국제 거대전파 망원경 건설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B-
A)

증감률
(C/A)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국제 거대전파 망원경 건설사업 - - - - 2,000 2,000 -

자료: 우주항공청, 2024.9.

나) 검토사항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대비 참여 지연에 따른 보완 필요

○ 국제 거대전파 망원경(SKA) 건설이 2024년 착수 예정임에 따

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는 SKA 건설사업에 참

여해 기술개발 및 관측 접근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

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음.13)

13)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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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주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25년부터 추

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당초 계획대비 프로젝트 참여가 늦어짐에 따라 기대했던 수준

의 지적재산권 확보나 국내 산업체의 조달 기회 제공, 관측 접

근권 확보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준비와 사

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참여 기회 확보 및 지적재산권 획득 노력 필요

○ 우주항공청은 SKAO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SKA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획득과 국내 산업체의 조달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은 2025년 12억원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345억

원14)의 기여금을 납부할 계획인데,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혜택을 제대로 누릴 필요

가 있음.

14) 이는 총 사업비(약 2조 6400억원)의 1.3% 수준으로 건설비의 국가별 분담 비율은 아래와 같

음.(자료 : 우주항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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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SKAO는 회원국이 납부한 기여금의 70%에 해당하는 규

모의 사업권을 회원국에 우선 제공할 계획인데, 이때 원칙적으

로 기업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는 유럽연합의 조달 절차를 따르며, 국제기구 SKAO는 참

여 기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국내기업이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여 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적재산권은 SKAO 이사회 논의를 통해 배분될 예정인

건설비의 국가별 분담 비율. 독일은 이외 추가 기여 (MeerKAT+ 프로젝트로 20기의 전파망원경 추가 건설 등). 일본은 

2~4% 계획 (규모와 시기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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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됨. 이때 논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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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1337-310): 국가 재정투자 방향의 급

격한 변화 지양 및 우주환경 실증인프라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한 선행사업이 추진 중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2024

년에 축소되었고 이후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

인데, 이와 같은 국가 재정투자 방향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의 육성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우주부품은 검증이력을 갖춰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검증 서비스

제공 대상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서비스

제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은 우주경제시대 우주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우주급 소자를 개발하고 소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환경시험

방법 개발을 추진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20억원이 편

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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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B-
A)

증감률
(C/A)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 - - - - 2,000 2,000 -

자료: 우주항공청, 2024.9.

나) 검토사항

□ 국가 재정투자 방향의 급격한 변화 지양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소자급 우주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우주

급 핵심 소자의 점진적 기술자립과 불안정한 해외 우주급 소자

의 공급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 내용은 소자급 우주핵심부품인 수동소자(3종) 및 능동소자

(3종)에 대한 비행모델(FM)급 설계‧제작기술 확보를 통한 국산

화 개발 추진 및 최종 개발소자의 양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그

추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전세계 위성제작 증가로 인한 우주급 소자 공급 불안으로 인

해 국내 위성개발 시 소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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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필요하고, 국제 우주급 소자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그 선행사업인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15)

의 경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소자급 우주부품을 개

발하는 사업으로 소자급 우주부품 총 9종(수동소자 6종, 능동소

자 3종)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2024년

예산삭감에 따라 목표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까지 8종

(수동소자 6종, 능동소자 2종)의 소자만 양산할 예정임.

○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축

소하고, 차년도에 비슷한 내용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

가의 재정투자를 통한 육성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

로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우주환경 실증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은 국내 가용

한 양성자 및 중이온 방사선 가속기의 시험환경을 소자 검증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소자에 대한 시험절차 및 환경을 개발함으

15) 세부사업인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의 내역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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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우주방사선 시험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우주개발

시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내용은 소자급 우주부품의 방사선 환경시험을 해외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환경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자에 대한 실증을 제공하는 것임.

○ 우주항공 분야 산업에 활용되는 소자는 우주공간에서 활용되는

것을 대비하여 우주환경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는지 검증하는 과

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증이력을 갖춰야 글로벌 시장에 진입

할 수 있음. 따라서 가급적 많은 국내기업에 대하여 검증 서비

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계획은 선행사업에서 개발된 소자 8종과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을 통해 개발된

소자에 대한 실증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도 국내 수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그에 맞추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규모를 확

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실증 또는 검증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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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1337-309): 신기술지정 제도 도입 지연

문제 및 국내 궤도검증 기관 육성 필요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022년 6월공포, 2022년 12월 시행)을 통해 신기술지

정 제도가 규정되었음에도 이를 바로 도입하지 않고 2025년이 되어서야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향후 법률에서 규정한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시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궤도검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없어 모두 해외에 의

존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궤도검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가) 사업 개요

○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은 국내 우주항공산업계 현황 조사·분

석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인력공급,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생가능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인데, 우주신기술지정제도 운영, 우주

환경시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국내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2025년 예산안에 8억원이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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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B-
A)

증감률
(C/A)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 - - - 800 800 -

자료: 우주항공청, 2024.9.

나) 검토사항

□ 법률에 근거한 신기술지정 제도의 도입 지연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지원사업”은 민간

의 우주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우주분야 스타트업, 중

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지정 제도 운영, 우주환경시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

업임.

○ 이 중 신기술지정 제도는 정부가 우주분야 신기술에 대한 평가

실시와 지정을 통해 기술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정함으로써 우

주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활용하고 국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주기업 및 개인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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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도는 2022년 12월 시행된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

18867호)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도입되

었고, 관련 고시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도 2024년

1월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당초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제도가 운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정부는 2025년이 되어서야 신규사업으로 신기술지정 제

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

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법률에 근거한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궤도검증 제공 기관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중 우

주환경시험지원을 통한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부분

은 기업에게 우주환경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우주환경시험은 크게 우주기기에 대한 지상검증과 궤도검증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상검증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

국천문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한국항공우주, 한국신뢰성기

술센터 등 국내 민간기업에서도 제공이 가능함.



- 51 -

○ 그러나 궤도검증의 경우 이를 제공하는 기관이 SpaceX,

Rocketlab 등 해외기업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궤도검증을 지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산업체가 우주기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국내 기관에서도 궤도검증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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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1343-301): 국가우주위원회 운영ㆍ지

원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비목변경 및 사업분리 필요

◦ 우주항공청은 국가우주위원회 운영ㆍ지원업무를 출연을 통해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비목을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으로 편성하였으나, 우주항공청장이 국가

우주위원회의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ㆍ지원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ㆍ지원 예산을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가) 사업 개요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는 중장기 대규모 예산이 필수적인 우주

항공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임무설정을 위한 탐색연구를 지원하

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 8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받았고, 2025년 예산안

에는 전년대비 16억 5,000만원이 증가한 96억 5,000만원이 편성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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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B-
A)

증감률
(C/A)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 -
8,000

(예비비)
-16) 9,650 1,650 20.6

자료: 우주항공청, 2024.9.

나) 검토사항

○ 동 사업은 내역사업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하나로만 구성

되어 있고, 동 내역사업은 산·학·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공

모를 진행하여 우주·항공분야 기본계획의 달성률을 제고하고 도

전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탐색·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국

가우주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국가우주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연구개발활동비

(360-05)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지원을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출연을 통해서

수행하기 위함으로 보임.

○ 그런데,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 당시 차관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관련 부처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

시되었고,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의 간사위원17)으로 둠

16) 동 사업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예비비를 편성 받아 수행 중인 사업으로,

2024년 10월 중으로 과제협약체결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임.

17)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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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용하여 우주항공청의 정책총괄 기능

을 강화하는 안이 제시되고 반영된 취지를 고려한다면 국가우주

위원회 운영지원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ㆍ지원 사무는 기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것을 우주항공청에서 사무를 이관받아

수행18)하고 있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

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

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

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

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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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편성하기 보다

는 예산을 구분하여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및 임차

료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안 편성 사례>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안

주요 비목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원회 운영지원)

행정안전부
2023년

~
8,684

� 일반용역비 1,790

� 일반수용비 1,602

� 일반연구비 1,000

� 임차료 884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국무조정실
2022년

~
5,049

� 일반용역비 1,690

� 일반수용비 806

� 임차료 8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지원단

1991년

~
3,460

� 일반용역비 100

� 일반수용비 318

� 정책연구비 800

� 임차료 749

자료 : 2025 예산(정부안) 설명자료

○ 또한 우주항공청이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한 운영ㆍ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면 산·학·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탐색연구를

공모하는 동 사업의 성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현

재 국가우주위원회 운영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항공정책국

의 기본경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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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1335-301): 항공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 및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취업ㆍ진학 성과관리 필요

◦ 동 사업은 우주분야에 대한 인력양성만 지원하고 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

라 항공분야에 대한 인력양성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개편을 통하여 우주

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예산안 기준, 동 사업 예산의 72% 가량이 편성되어 있는 미래우주교육

센터 지원의 성과를 살펴보면, 수행기관별로 취업ㆍ진학율에 편차가 있으므로

기관별 성과관리를 통한 상향 평준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 사업 개요

○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은 미래우주교육센터 운영,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우주기술전문연수, 초소형위성개발저변확대, 산업체 직

무교육 등 우주개발 수행 인력 확보 및 우주산업 기반조성을 위

한 다양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 9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소한 69억 5,000만원이 편성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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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B-
A)

증감률
(C/A)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9,450 9,450 9,350 9,350 6,950 △2,400△25.6%

자료: 우주항공청, 2024.9.

나) 검토사항

□ 항공분야 인력양성 사업추진 필요

○ 동 사업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 지원 분

야가 우주수송, 우주통신, 위성시스템, 우주항법 및 우주탐사 등

우주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동 사업의 소관 부처

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분야의 기술개발을 담당했기 때

문임.

○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달리 우주분야 외에

항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

로, 항공분야의 인력 양성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우주와 항공의

연관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을 개편하여 우

주항공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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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23년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00개 기

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부지원을 조사한 결과 ‘인력양성 지

원’(41%)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의 경우 ‘인력양성 지

원’이(57.1%) 가장 높게 나타났음.19)

□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취업ㆍ진학 성과 관리 필요

○ 동 사업의 편성 근거를 살펴보면 2025년 예산안 69억 5,000만원

중 50억원(약 72%)이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원에 활용되고 있음.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은 대학 중심의 우주분야 특화 교육과정

19) 「2023년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_최종보고서 53쪽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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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ㆍ운영하여 우주분야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센터마다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우주수송, 우주통신, 위성시스템, 우주항법 및 우주탐사 5개

분야에 대하여 각각 미래우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고 각 기관

은 매년 3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47명에서 58명으로 목표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양성인원 중 취업ㆍ진학 인원 현황을 보면 미래우주교육

센터의 양성실적 대비 취업ㆍ진학 인원의 비율이 기관별로 편차

를 보이고 있음.

< 미래우주교육센터 기관별 비교자료 >

(단위 : 명, %)

구분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 경상대 세종대 인하대

분야 우주수송 우주통신 위성시스템 우주항법 우주탐사

예산지원 기관당 10억원

양성목표 30 30 30 30 30

양성실적 50 52 47 58 55

졸업(명)(A) 13 23 25 15 19

취업·진학(B) 12 13 10 15 14

B/A 92% 57% 40% 100% 74%

○ 취업ㆍ진학률은 동 사업을 통하여 양성된 인력이 실제로 우주분

야의 연구개발에 기여하거나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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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를 각 수행기관의 성과로 포함시

키고 수행기관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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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1333-302): 사업지연 상

황을 고려한 관리 강화 필요 및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전액 삭감ㆍ감

액된 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동 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

되고 인력양성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약 64.2%)되었는데, 추후 별도 사업을 통

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

하여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함으로써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2024년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

에는 전년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B-
A)

증감률
(C/A)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 - 10,000 - 23,000 13,000 130%

자료: 우주항공청, 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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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사항

□ 사업지연 상황을 고려한 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3,80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임. 내역사업으로는

‘민간발사장 구축’,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우주환경시험

시설’,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이 있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내역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민간발사장구축
민간 활용 발사장, 조립동 등 관련 

인프라 구축
2,000 2,600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구축

주 기업의 사업 수행 및 개발 역량 

향상 위해 연구개발, 공동 활용 장

비, 사업화 지원 등 수행하는 지원

센터 건립

1,500 3,600

우주환경시험시설

발사환경(진동·충격 등), 궤도환경

(열진공·열주기 챔버 등), 전자파 

등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2,500 10,000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위성 기업 집적, 공용 장비 구축, 

산·학·연 협력 촉진 등 위성 산업 

생태계 조성 전담 지원센터 건립

1,000 3,200

우주기술혁신인재

양성센터 구축

대전 내외 핵심 연구기관의 연구역

량 결집 및 우주 인재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오픈 플랫폼 구축

1,000 3,600

자료 : 우주항공청,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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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동 사업의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100억원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임.

- 동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6,161억원 규모로 기획되어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20)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2023

년 8월)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

성 검토를 거쳤음.

○ 우주항공청은 2024년 중으로 수행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을 완료

하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데, 사업내용 대부분이 시설ㆍ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므로 선정된 수행기관이 다시 설계공

고 등을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

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음.

2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

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

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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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전액 삭감ㆍ감액된 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과

정에서 사업기간이 8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총사업비가 6,161

억원에서 3,807억 8,600만원으로 2,353억 1,400만원(약 38.2%) 감

액되었음.

<적정성 검토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타면제

(‘23.8월)

적정성 검토

(‘24.7월)
증감

�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민간 발사장 및 조립시설 구축 2,023 1,199 △824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385 259 △126

� 경남 위성

특화지구

▪우주 환경시험시설 확충 2,178 1,554 △624

▪위성 개발혁신센터 구축 394 371 △23

� 대전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712 348 △364

▪연구현장 연계형 우수인력 양성 261 - △261

� 과제관리비(시설구축 관리인력) 208 77 △131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자) 6,161 3,808 △2,353

자료 :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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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각 내역사업의 운영비로 편성된 금

액은 모두 감액21)되었고, 특화지구 단위로 보면 대전연구ㆍ인재

개발 특화지구 투입 예산이 총 973억원에서 348억원으로 625억

원(약 64.2%) 감액되었으며, 특히 연구현장 연계형 우수인력 양

성 부분은 아예 전액 삭감되었음.

- 우주항공청은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중

심으로 사업을 구성함에 따라 인프라 구축 이후의 운영비 지

원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인력양성 부문은 인프라 구축과 연

관성이 적어 상당 부분 감액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조

정한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구축 이후 운영도 중요하므로

추후 후속사업을 통한 운영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력양성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우주항공분

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 민간발사장 운영비 413억원, 우주환경시험시설 운영비 439억원,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운영비

369억원 등 총 1,462억원의 운영비가 감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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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주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다른 세부사업인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도 2025년 예산안 기준 69억 5,000만원이 편

성되어 있어, 2024년 예산액인 93억 5,000만원에 비하여 감액

되었으므로 우주항공분야 인력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우려가 있음.


